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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업 진입 요건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
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업종별 진입요건의 국제비교,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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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 어떤가?

‘귀갓길에 사고라도 나면 보상해 주겠다’. 700원짜리 
‘귀가안심보험’이 한 스타트업 App에 나타나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보험 하면 설계사를 만나 여러 장에 사
인을 해야 가입할 수 있던 것이 스마트폰에 쏙 들어
왔다. 

핀테크(Finance+Technology) 시대다. 과거 전통적
인 금융회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보험업과 신용
카드업, 그리고 전자금융업에 스타트업 ‘러시’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진입장벽으로 혁신적 금융생태계가 만
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금융업 자본금 요건은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보다 엄격하다. 이런 실
정을 반영하듯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60개 중 
우리 기업은 ‘한 곳’뿐이다.

전문가들은 IT 혁신수요가 높은 보험업(인슈어테
크), 전자금융거래(페이먼트)의 진입장벽을 부분적
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 샌
드박스’를 통해 보안·인증, 송금·환전, 신용평가·대
출, 투자중개·일임·자문 등의 혁신수요를 건별(case 
by case)로 테스트하는 것이 어떤가 주장한다.

이번 브리프는 ① 소액보험회사 설립요건 완화(보험
업법 개정안) ② 다양한 페이먼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후불결제와 新결제서비스 허용(전자금융거래
법 개정안) ③ 금융 샌드박스 테스트가 성공하면 법
령정비 의무를 부여(금융혁신법 개정안) 등 이른바 ‘
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에 대해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 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 ]

법률 내용 기대효과

① 보험업법 - 소액보험회사 설립요건 완화(50→3~10억 원) -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

② 전자금융거래법 - 신용카드업 인가 없이 소액(50만 원) 후불결제 허용
- 전자금융업 범위 확대를 통한 新결제서비스 허용

- 핀테크 기업도 후불결제 가능
- 융·복합 전자금융 서비스 창출

③ 금융혁신법        
    (금융규제 샌드박스) - 법령정비 의무화, 법 개정 시까지 특례기간 연장 - 사업 불확실성 해소

-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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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원)

① 소액보험사 설립요건 완화(보험업법)

우리나라는 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
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엄격하다. 여행자 
보험같이 간단한 소액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를 설립
하려 해도 최소 5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자금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 보험업 자본금 요건 비교 ]

미국(뉴욕주)은 리스크가 낮은 ‘미니보험’의 납입 자
본금 요건이 1.2억 원(1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일본
도 보험기간 2년 이내 상품만 취급하는 경우 자본급 
요건이 1억 1000만 원(1천만 엔) 수준으로 고독사 
보험  (장례식·유품정리 비용), 가재보험(지진 등에 
따른 살림품 피해 비용), 반려동물 보험 등 일상생활
에 필요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기존 보헙업의 자본금 요건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큰 
진입장벽이 되는 만큼 해외처럼 리스크가 낮고, 연간
보험료, 보험기간·금액 등에 상한을 둔 보험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ex. 50 → 3~ 
10억 원). 이 경우 펫보험·여행자보험처럼 소액·단기 
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좀 더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될 것이다.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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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新결제서비스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소액 후불결제 허용  이동통신사도 통신료에 후불 청
구되는 방식으로 약 50만 원 규모의 소액결제 업무
를 영위하고 있는데 정작 핀테크 서비스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에
는 충전금액이 부족해 결제를 못 할 수도 있고, 지하
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후불결제를 못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후불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신용카드업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의 자본금 요건은 
200억 원으로 미국(36억 원), 영국(2억 원) 등 주요
국에 비해 시장진입의 문턱이 매우 높아 요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거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그로 인한 대
출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신용카드 규제 강화와 함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신용카드업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
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대안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업무 범위에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소액의 기준은 국내 체크카드나 통신사
의 사례를 참고해 50만 원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도 신용카드사와의 제
휴 없이도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 
페이팔의 경우, 신용카드 제휴 없이 신용결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고, 호주의 ‘에프터페이’, 스웨덴의 ‘클
라르나’ 같은 핀테크 유니콘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 3 -

융·복합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거래
법’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할 수 
있는 업무가 소액송금, 간편결제 등으로 제한된다. 
여러 기술을 융·복합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각
각의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해외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인 ‘마이
페이먼트’나 ‘종합지급결제업’ 등에 대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으로 앱을 통해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 결제·
송금을 처리하는 ‘오픈뱅킹’을 포괄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하나의 라이센스로 다양한 금융
업을 영위해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플랫
폼 사업자다. 이를 이용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
을 자유롭게 인출하고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新전자금융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해 현행 포지티
브 체계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업무 범
위를 넓혀야 한다. 예를 들어 핀테크 업체도 독자적
으로 계좌를 발급하도록 허용해주는 대신 이자 지급
이나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업무 단위를 
‘쪼개’서 일부를 전자금융업에 ‘추가’해주는 식이다.

영국 유니콘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는 2017년 
간편결제·송금·인출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는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24개국 통화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보험, 펀드 등도 판매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현재 기업가치가 7.2조 원(60
억 달러)으로 6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③ 샌드박스 법령정비 의무화(금융혁신법)

지난해 제정된 ‘금융혁신법’을 통해 ‘금융 샌드박스’
로 1년 새 100여 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특례기간이 최
대 4년(기본 2년+연장 2년)이다. 다양한 서비스에 시
장진입의 기회를 줬지만, 특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거나 핀테크 기업의 성장이 더
뎌 기존 법령상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샌드
박스 특례기간과 관련 법 개정 사이의 ‘갭(gap)’을 메
워줘야 한다. 특례기간 중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
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특례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규
정을 ‘금융혁신법’에 추가해볼 만하다. 이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핀테크 창업을 촉진하고, 지속 성
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 어떤가?

산업 전반에 걸친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한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 3법인데, 보
호와 산업화라는 양극단의 이슈를 놓고 타협점을 찾
아 데이터 산업의 문턱을 확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앞서 언급된 ‘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보험업법·전자
금융법·금융혁신법)’도 마찬가지다. 패키지로 처리
할 경우 법 개정의 속도를 높이고,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 선진국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금융업의 진입장벽 완화가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길 기대해본다.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7월 13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E
IMF OECD

2020(P 2021(P 2020(P 2021(P

한국 2.7 2.0 -2.1 3.0 -1.2 3.1

세계 3.6 2.9 -4.9 5.4 -6.0 5.2

미국 2.9 2.3 -8.0 4.8 -7.3 4.1

중국 6.6 6.1 1.0 8.2 -2.6 6.8

일본 0.8 0.7 -5.8 2.4 -6.0 2.1

EU 1.9 1.2 -10.2 6.0 -9.1 6.5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1)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20.2월 3월 4월 5월 6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94 1,220 1,225 1,229 1,210

원/엔(100엔) 1,009 996 996 1,085 1,135 1,135 1,146 1,125

원/위안 167.5 166.4 166.4 170.5 173.8 172.9 172.5 170.7

원/유로 1,276 1,299 1,299 1,302 1,350 1,332 1,339 1,362

유가(Dubai) 53.2 69.7 63.5 54.2 33.7 20.4 30.5 40.8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20.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2.6 1.6 0.6 4.9 0.9 -5.3 -5.6 -

소매판매 1.9 4.3 2.4 -2.4 -8.0 -2.2 1.7 -

설비투자 14.4 -3.6 -6.2 16.0 10.4 1.5 3.6 -

수출 15.8 5.4 -10.4 3.5 -1.6 -25.5 -23.6 -10.9

수입 17.8 11.9 -6.0 1.4 0.2 -15.8 -21.0 -11.4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